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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에 이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

조 명단 공개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가히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을 살릴 길이 없다는 태세이다.

표면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세우는 공익성은 국민의 알권리등이다.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알권리가 제한없이 

인정될 영역이 아님은 상식에 속한다.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근거가 없으며 자료를 제공받

은 자도 본래 목적 외에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교원노조 가입 명단을 

조직 외부에서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행위는 어떤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인권침해행위이며 위헌, 위법

행위에 불과하다.

문제는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내세워 두 번에 걸친 사법

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법까지 무시하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는 점에 있다. 이들

은 아무 근거 없이 법원 결정을 ‘조폭판결’이라 매도하고 전교조를 공격하면서 이념논쟁

을 부추기고 있다. 마치 전교조를 공격함으로써 사건을 정치이슈화하는 데에 진정한 목적

이 있는 듯하다. 법치주의가 진정 위기에 빠질 때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필요에 따라 법

을 내팽개치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할 때이다.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졌음을 개탄하던 입으

로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다수당의 집단적 위력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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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나라당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교육현장과 교사 학부모의 갈등을 부추겨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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